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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보도시점 : 2023. 7. 10.(월) 06:00 이후 (7. 10.(월) 석간) / 배포 : 2023. 7. 7.(금)

반지하 가구 지원을 위해 국토부-서울시 손 맞잡아
 - 국토부 무이자 대출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함께 수혜 가능

 -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주택 세대별 매입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서울시(시장 오세훈)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

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, 세대별 

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하였다고 밝혔다.

□ 먼저,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

무이자 보증금 대출(최대 5천만원)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

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.

 ㅇ ‘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’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

쪽방,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

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.

 ㅇ 서울시 ‘반지하 특정 바우처’(20만원)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

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.

 ㅇ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·월세 

전환율 약 4.5%(서울 연립·다세대 기준)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

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.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

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·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

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* 하였다.

   * (개선 전) 다세대·연립 등 전체세대 가운데 반지하세대 포함 50%이상 동의한 경우 
매입 → (개선 후) 반지하 세대별 매입

 ㅇ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

사용하거나, 공동창고·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

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“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,

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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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이익진 (044-201-4504)

(이주지원)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궁부 (044-201-4740)

(공공매입)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이중기 (044-201-4530)

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(044-201-4533)

공동 배포 서울시 주택정책과 책임자 반  장 이민경 (02-2133-9573)

(반지하 바우처) 담당자 사무관 우성탁 (02-2133-9580)

(공공매입) 담당자 사무관 홍성수 (02-2133-701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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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보증금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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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


